
 

개 회 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입니다.

먼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본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고 우리 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인도네시아 과학원,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 아세안정부간

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대표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인도네시아 정부 및 학계 

관계자 여러분, 시민단체 활동가, 그리고 각국의 외교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워싱턴에서 개최될 COI조사보고서 발표 1주년 행사 및 3월 유엔

인권이사회 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전 세계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이며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입니다.

저는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원과 구체적 행동의 

차원을 나누어 접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원입니다. 인권의 개념과 기준은 지금까지 우리 인류

가 역사를 통해 축적하고 합의해온 보편적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나라마다 고유한 

역사와 문화, 정치적·사회적 특수성이 있지만 이를 이유로 인권의 개념과 기준을 나

라마다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적용한다면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은 자리매김하기 힘들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가을 북한의 조선인권연구협회가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북한

의 인권개념과 기준이 국제사회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

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지만 때로는 국민의 인권을 탄압할 위험성도 갖

고 있고, 사회 다수집단에 의해서 소수집단의 인권이 침해되기 쉽다는 사실을 인류 

역사를 통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권은 항상 국가 권력과 분리하여 생

각되어야 하고 다수보다는 소수, 집단보다는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이 이제부터라도 국제사회와 활발한 인권대화와 교류를 통해 인

권개념과 기준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북한인권 개선의 진정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 행동 차원입니다. 이것은 대상과 주제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오늘 북한, 인도네시

아, 그리고 아시아라는 국가 또는 지역단위에서 접근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인권 개선의 근본적 주체는 북한당국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은 북한 주

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당사자이지만 동시에 북한 당국이 북한인권의 개선 주체가 

될 때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북한 스스로가 변

화하지 않는다면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런 점에서 저는 남과 북이 주민들의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과 경쟁을 

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로서 북한과 인권 대

화 및 협력을 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남북한 간 인권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은 통일 

후 남북 간 원만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둘째, 아세안 지역의 중심국가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면서 경제성장을 동시

에 이루어 가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북한과의 인권대화 

및 남북한 간 인권대화의 조정자 역할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 탈북자 인권문제를 아세안의 의제로 채택

되도록 제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지역적 접근 방식의 하나로 아시아 지

역 차원의 인권기구 설립 또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에 대해 해당 국가 스스로 또는 양자 관계를 통한 해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



므로 지역단위의 다자간 협력을 통한 해결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 모임인 아시아 태평양 포럼(Asia-Pacific 

Forum, APF)이 있고, 10개 아세안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ICHR)가 구성되어 있지만 아시아

지역 단위의 인권기구나 협의체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태국, 라오스, 미얀

마 등의 탈북자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난민, 이주노동자 인권, 인신매매 등의 인권

문제는 국가 간 또는 지역단위에서 발생하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동남아시

아뿐만 아니라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등을 모두 포괄하는 아시아지역 차원의 인권

기구 설립 또는 협의체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포함된 아시아 지

역 차원의 인권기구가 설립된다면 아시아지역 뿐만 아니라 지구차원의 인권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며, 오늘 토론회 두 번째 세션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

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2014년은 COI보고서 발표 및 유엔인권이사회 채택,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및 북한인권 상황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정식 의제 채택 등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국제적으로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

는 서울에 유엔북한인권현장사무소 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제사

회의 노력과 일련의 진전된 과정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되

고 언젠가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북

한주민들의 인권은 너무도 단단하고 두꺼운 얼음 속에 갖혀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에 서있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얼음을 조금씩 녹여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심포지엄이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 위원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2. 1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Pidato Pembukaan Acara

  Hyun, Byung-Chul 
(Ketua Komisi Nasional Hak Asasi Manu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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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개최일시 : 2015년 2월 10일(화), 11:30~18:05

∙개최장소 : 슐탄호텔 자카르타 (Sultan Hotel Jakarta), 인도네시아

∙주   제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방안

     - 1세션 : 반인도범죄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 2세션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아세안지역 협력방안 

∙ 주최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인도네시아 과학원 (LIPI,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

     -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 (Komnas HAM,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donesia)

     - AICHR 인도네시아 대표부 (Indonesian Representative to the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사용언어 :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시 간 내 용

11:30~12:00 참가자 등록

12:00~13:00 오찬

13:00~13:30

(30분)

개회식 

- 사  회 : 정책교육국장

- 개회사 : 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② Iskandar Zulkarnain (인니 과학원장)

③ Hafid Abbas (인니 인권위원장)

13:30~13:45 - 기념촬영, 회의실 정리 등 

13:45~14:15

(30분)

기조연설 

- Marzuki Darusman(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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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시 간 내 용

14:15~15:55

(100분)

1세션 : 반인도범죄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 사회 : 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

- 발제

  ① 권오곤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 

     : COI보고서에 나타난 반인도범죄를 중심으로

  ② Adriana Elisabeth (인니과학원 정치연구센터장) 

     : 아시아지역의 반인도범죄 사례 및 국제적 차원의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 토론

  ① 홍성필 (연세대 교수)

  ② 백범석 (경희대 교수)

  ③ Mangadar Situmorang (Parahyangan 대학교 정치사회대학원장)

  ④ Adriana Venny Aryani (인도네시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상임위원)

15:55~16:15 coffee break

16:15~17:55

(100분)

2세션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아세안지역 협력 방안 

- 사회 : M. Riefqi Muna(인니과학원 정치학연구센터 선임연구원)

- 발제  

  ①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해외 탈북자 및 난민 문제 등에 대한 지역 협력 방안

  ② Rafendi Djamin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 위원) 

     : 동남아 지역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 접근 방안 제안

- 토론

  ① 윤남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② 이정훈 (인권대사)

  ③ Ani Widyani Soetjipto (인도네시아대학교 국제관계대학 조교수)

  ④ Haris Azhar (KontraS 코디네이터)

17:55~18:05

(10분)

폐회사

- 유영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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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2015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Human Rights(Draft)

∙ Host : NHRCK(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LIPI (Indonesia Institute of Sciences)

Komnas  HAM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donesia)

Indonesian Representative to the AICHR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 Date : 10 February, 2015(Tue), 11:30~18:05

∙ Venue : Sultan Hotel Jakarta, Golden Ballroom A

∙ Language : Korean, Indonesian, English

Time Contents

11:30~12:00 Registration 

12:00~13:00 Lunch

13:00~13:30
(30분)

Opening Ceremony 

- Moderator : Shim, Sang-don (Director-general of the NHRCK)
                  Person from LIPI
Opening remarks : 

1. Hyun, Byung-chul (Chairperson of the NHRCK)
2. Dr. Iskandar Zulkarnain (Chairman of LIPI) 
3. Dr. Hafid Abbas (Chairperson of Komnas HAM Indonesia)

13:30~13:45 Commemorative photo session 

13:45~14:15
(30분)

Keynote Speech : Marzuki Darusman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human rights in the DPRK)

14:15~15:55
(100분)

Session 1 : Role of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dress Crimes 

Against Humanity  

- Moderator : Ra, Jong-yil (University Distinguished Professor of Hanyang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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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2015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Human Rights(Draft)

Time Contents

14:15~15:55
(100분)

- Presentation: 
   1. Kwon, O-gon (Judg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 Focusing on crimes against humanity in COI report
   2. Dr. Adriana Elisabeth (Head of Center for Political Studies LIPI) : 

Focusing on cases in Asia and proposal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improve

- Panels :
   1. Hong, Seong-phil (Professor of Yonsei Univ.)
   2. Baek, Buhm-suk (Professor of Kyunghee Univ.)
   3. Dr. Mangadar Situmorang (Dean of Facult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Parahyangan Univ.)
   4. Adriana Venny Aryani (Plenary Commission Member of National 

Commission on Violence Against Woman)

15:55~16:15 coffee break

16:15~17:55
(100분)

Session 2 : Measures of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to improve 
Notrh Korean Human Rights 

- Moderator : Dr. M. Riefqi Muna (Senior Researcher at Center for Political 
Studies LIPI)

- Presentation:
   1. Kim, Kwang-jin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 Focusing 

on measures of regional cooperation on North Korean defectors 
and refugees

   2. Rafendi Djamin (Indonesian Representative to the AICHR) : Focusing 
on how to approach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genda in 
South East Asia countries

- Panels 
   1. Yoon, Nam-geun (Commissioner of NHRCK)
   2. Lee, Jeong-hoon (Human Rights Ambassador of Korea)
   3. Ani Widyani Soetjipto (Senior Lecturer at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University of Indonesia)
   4. Haris Azhar (Coordinator of KontraS)

17:55~18:05
(10분)

Closing Remarks
- Yoo, Yeong-ha (Standing Commissioner of the NHR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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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관하여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 

1. 먼저 북한 인권실태에 관해 논의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국

가인권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해당 현안을 논의하는 자

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위해서 노력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

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우선 제가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국제형사재판소나 유엔을 대표해서가 아닌 저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위해 서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오늘 저는 특히 반인도범죄를 중심으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간략히 

설명한 후 해당 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사법처리에 대한 견해를 말씀 드리면서 마무

리하겠습니다.

4. 아시다시피 2013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로 설립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2월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1) 기념비적인 의

미가 있는 조사위의 보고서는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이동 및 거주의 자

유 침해, 식량권 및 관련 생명권 침해, 자의적 구금,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 강제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2014년 2월 7일, UN Doc. A/HRC/25/CRP.1 

(“CO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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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및 납치, 국가가 정한 사회 계층, 성별 및 장애에 따른 차별 등 북한의 처참한 

인권침해 실상을 고발했습니다.2) 각종 인권침해 사례 이외에도 조사위는 반인도범

죄로 분류될 수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제도적, 개인적 범죄행위를 조

사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습니다.3) 

5. 조사위는 사법 기구도, 검찰 기관도 아니기에 개인의 형사 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조사결과가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했습니

다.4) 다시 말해 조사위는 조사결과가 권한 있는 국내･국제 사법 기관이 범죄 수사

에 착수할 수 있을 만큼의 반인도범죄가 자행되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5) 

6. 조사위는 중대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결과에 근거해 반인도범죄 발

생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위는 다음과 같은 여섯 종류의 피해자 집단에 집중했

습니다. 

 -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 일반 수용소 수감자와 정치범

 - 종교인, 체제전복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탈북하려는 자

 - 기아로 고통 받는 주민 

 -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 피해자.6)

7. 조사위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에 의거해 반인도범죄를 정의했습니

다. 또한 로마규정에 명시된 범죄의 구성요소는 오늘날에도 국제 관습법 상의 반인

도범죄에 대한 정의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7) 조사위가 규정한 반인도범죄의 정

2) COI 보고서 IV장 참조.

3) COI 보고서 1022항.

4) COI 보고서 1023항.

5) COI 보고서 1023항.

6) COI 보고서 1024항.

7) COI 보고서 102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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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은 고의적으로 비인도적 행위를 해야 합니다. 둘

째, 이러한 비인도적인 행위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8) 또한 조사위는 로마규정에서 이러한 공격이 국가나 조직의 정

책에 따른 것이거나 이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위는 비인도적 행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 살해

 - 절멸

 - 노예화 

 -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심각한 박탈

 - 고문 

 - 성폭행,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중대한 

성폭력

 - 정치적, 인종적, 국민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사유, 성별 또는 보편적으로 국제

법상 허용되지 않는 다른 사유에 근거한 집단적 박해 

 - 강제실종

 - 신체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해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비인도적인 행위의 “잔여 범주”.9)

8. 이러한 비인도적인 행위를 검토한 결과 조사위는 북한 당국이 반인도범죄를 자행했

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10) 특히 정치범수용소와 일반 수용소에서 반인도범죄가 발

생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수용소에서 발생한 비인도적인 행위로는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구금, 강제실종, 절멸, 살해, 노예화, 고문과 극도의 비인도적인 구금환

경, 성폭행 및 기타 성폭력, 박해, 주민의 강제이주가 있습니다.11) 조사위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일반 수용소에서 비인도적인 행위가 상당한 규모의 조직이 개입된 

8) COI 보고서 1027항.

9) COI 보고서 1028항.

10) COI 보고서 V장.

11) COI 보고서 1034–1059, 1069–108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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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정책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에 상

응한다고 판단했습니다.12)

9.  또한 조사위는 특정한 사회 계층이 반인도범죄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

며, 여기에는 종교인, 체제전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자, 탈북을 시도하려는 자, 

외국인 납북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비인도적 행위에는 구금, 

고문, 살해, 박해, 성폭행 및 기타 성폭력, 강제 실종 등이 있습니다.13) 조사위는 

앞서 언급한 일련의 비인도적 행위 역시 정부정책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

격에 상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0. 마지막으로 조사위는 북한 고위층이 대규모 기아와 그로 인한 사망 및 심각한 정

신적, 신체적 상해를 야기하는 정부 정책을 시행하여 반인도범죄를 자행했다는 증

거를 발견했습니다.14) 여기에는 절멸, 살해,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비인도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15) 조사위는 앞서 언급한 행위가 굶주림을 

악화하고 일반 주민을 상당수 희생하면서까지 정치 체제와 지도부를 유지하기 위

해 실시한 정부정책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에 상응한다고 판단했습니

다.16) 

11. 조사위는 보고서 말미에 북한, 중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 국제사회, 유엔 등을 대상

으로 한 여러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사위의 일부 권고사항에 대

해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고사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

사재판소에 북한을 회부하는 것입니다.17) 더 나아가서 조사위는 안보리가 반인도

범죄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제재를 채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안보리는 로마규정 

제13조 나목 및 유엔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12) COI 보고서 1060–1067, 1082–1086항

13) COI 보고서 1091–1094, 1100–1108, 1139–1148항.

14) COI 보고서 1115항.

15) COI 보고서 1117–1131항.

16) COI 보고서 1132항.

17) COI 보고서 1225(a)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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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권고사항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로마규정 당사국에 

대해서만 사법권을 지닌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유엔헌장 제7장

을 인용하여 다르푸르18)와 리비아19)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자 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었다 하더라도 로마규정 제11

조에 따르면 2002년 7월 이전에 행해진 범죄까지는 그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국제형사재판소든 특별 재판소든 관계 없이 기소된 

범죄자들을 실제로 법정에 세우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조사위가 지적했듯이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데서 오는 실질적인 이점은 이미 법정과 절차, 재판관 등

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 조사위가 제시한 또 다른 해결방안은 안보리가 구유고슬라비아 및 르완다 국제군

사재판소의 설립과 같은 기존 선례와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임시 재

판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20) 안보리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조사위는 총회가 ‘평화를 위한 단합’ 결의에 인정된 잔여 권한을 사용하거나 ‘모든 

당사국의 결합된 주권으로써 보편적 사법권 원칙에 근거하여 반인도범죄의 책임자

를 재판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21) 하지만 정치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총회가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13. 향후 동일한 범죄 발생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북한 고위층에 국제적으로 처벌대상

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법 체계

에 따라 북한 민간인 상급자나 군 지휘관 등 가장 책임이 중한 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상급자는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의 형사 책임에 기초해 지도부 및 상급자 책임 원칙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8) UNSC 결의 1593호 (2005년), 2005년 3월 31일, UN Doc. S/RES/1593(2005) 참조.

19) UNSC 결의1970호 (2011년), 2011년 2월 26일, UN Doc. S/RES/1970(2011) 참조.

20) COI 보고서 1201(2)항.

21) COI 보고서 1201(2)항. 총회 결의 제377조 5장(1950년 11월 3일)은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해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 

및 안보 수호라는 가장 중요한 책임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회는 회원국에 적절한 집단적인 

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직접 문제를 다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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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고인이 자행된 범죄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알아야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요

합니다. 따라서 김정은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북한 군부와 민간 고위층 지도부가 

반인도범죄가 발생했거나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조사위의 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북한 지도부에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

다. 이를 위해서는 고위급 회담, 정상회담, 북한 지도부와 다른 관련 국가의 당국

자 간의 회의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지도부는 유엔 특

별보고관과 회담을 갖고 방북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고지 노력을 통해 

억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14. 더욱이 사법 처리를 위해서는 향후 법적 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증인의 진술을 확

보하고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이 법적 절차에서 적합한 수준임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상의 보호장치가 요구됩니다. 즉, 법적인 전문가가 희생자와 

증인을 면담을 진행하여 증언에 신빙성이 있고, 증인들에 대한 질문이 특정 답변

을 유도하지 않으며, 증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나 홍보 목

적으로 증인을 인터뷰하는 것과 법적 절차를 위해 인터뷰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

가 있습니다. 조사위는 희생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놀라운 작업에 착수했고 진술

을 사법처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특히 법정

에서 희생자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법처리 상의 논란이 

없도록 증언의 법적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5. 마지막으로 법적인 책임 규명은 향후의 화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

고 싶습니다. 통일이나 화합을 저해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 사법처리를 꺼리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정의 없이는 평화도 지속될 수 없으며, 한

반도의 미래를 위해 평화와 정의를 함께 지켜가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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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탈북자 및 난민 문제 등에 대한 

지역협력 방안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탈출 탈북자 현황 

  - 절정에 달했던 1990년대 말에 중국에만 10-4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최근에는 급격히 줄어 2-4만 명으로 추산됨

중국인권연구협회 사무총장 양쳉밍, 3만명으로 추정, 2004. 

중국군사과학원 왕이셩, 3-4만명으로 추정, 2004.

미국무부, 7만 5천-12만 5천, 2005.

‘좋은 벗들’, 10만 명, 2006.

국제위기감시기구, 10만 명, 2006.(�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08)   

 

  - 북-중 국경마을 중국지역에 탈북여성들과 중국남성들 사이에 낳은 수만 명의 무국

적 아동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좋은 벗들’이 2006년 1월 북-중 국경마을 135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이들 마을에서 북한여

성과 중국남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267명, 1999년 같은 마을에 거주했던 북한여성의 수를 

토대로 아동 출생률을 22%로 보면, 당시 북한 여성 탈북자 규모를 225,000명으로 감안할 때 

탈북여성이 출산한 아동의 규모는 49,500명으로 추정됨.(위의 책 p275)  

  - 러시아에 파견돼 일하는 벌목, 건설 노동자 등 상당수가 현장에서 이탈해 장기간 

불법체류중인 것으로 보도되나 정확한 규모는 추산되지 않고 있음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100여명의 탈북자들에게 임시망명지위를 허용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

다.(러시아 이민국 난민담당과장, 2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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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외에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을 포함해 세계 전 지역으로 이동 시도, 태국, 대만, 

호주, EU, 미국, 캐나다 등지에 망명신청, 정착

□ 해외 거주 탈북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유린실태 

○ 난민지위 불인정 및 신분불안

  -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떠돌고 있는 중국의 경우 ‘경제적 이유의 불법 월경자’라는 

이유로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국제법상 난민은 ‘국적을 가진 나라나 거주지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자로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계층,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만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귀한을 원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 동시에 북한과 1960년 체결한 ‘조-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 협정’에 따라 경

제적 사유에 따른 불법 월경자를 북한으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임

  - 또한 유엔난민고등사무소 등의 활동에도 큰 제약이 존재

* "중국에는 난민여부를 결정하는 난민판결과정이 없고, 또한 유엔난민고등사무소는 국경지

방에 있는 북한주민들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정치적 박해의 두려

움으로 망명보호를 찾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Roberta Cohen, Hearing of 

the Congression 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 March 05, 2012)  

  - 따라서 중국 내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불안과 고통은 언제 

중국공안에 잡히거나 밀고 될지 모르는 신분문제이며, 이로 인한 인권유린들이 많

이 파생되고 있음

  - 중국에서 신분이 보장되면 굳이 더 큰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행을 하지 않았을 것

이라는 증언도 다수 있음      

○ 강제북송 및 북한 내 가혹한 처벌

  - 2013년 5월 라오스에서 북송된 9명의 청소년 사례

  - 기타 북송사례들이 수없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 고문, 구타, 강제낙태, 성 

유린, 구금, 강제노동, 연좌제 처벌, 강제이주, 사형 등 혹독한 인권유린행위들이 

만연하고 있으며

* 2004년 중국 장춘에서 한국행을 시도하다 송환된 가족의 경우 어머니는 교화 형에 처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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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9세, 13세 아동은 구호소로 넘겨졌다.

2005. 가을, 청진 도 집결소, 30대 여성이 해산하였으나 아이 방치, 사망.

2005.5, 평북도 보위부 집결소, 중국에서 임신하여 송환된 여성이 구류장 출산하였으나 아무

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영아 사망. 

2005.5, 청진 라남구역 농포 도 집결소, 임신 4개월 여성이 보안원의 구타, 강제노동으로 사

망.

2004.7, 회령단련대, 32세 산모 강제낙태. 

2004.2, 온성군 노동단련대, 막달인 여성을 자연분만하도록 하고, 아이를 엎어서 방치(위의 

책, pp291-293).  

  - 특히 유엔헌장, 인권협약이 보장하는 거주지 및 시민권 선택의 자유와 심지어 북

한 헌법에도 명시된 신앙의 자유가 가장 가혹하게 탄압받고 있음

*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1차적 조사는 남한에 가려고 시도했거나 결심하였는지 여부, 이를 

목적으로 남한사람과 접촉했거나 접촉을 시도한 경우와, 목사를 만났거나 신앙을 접한 경우

이며, 이것이 인정될 경우 정치적 범행으로 분류해 가장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음. 

* 국경지역 보위부의 조사내용은 인적사항 및 주소지, 도강시기 및 회수, 도강이후의 행적(한

국인 및 기독교인 접촉, 한국행 여부, 인신매매관련 여부, 음란물 및 한국영상물 시청여부)등

을 포함. 

○ 인신매매

  - 다수의 조사, 연구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75.5%정도가 여성비율로 나타나고 있으

며, ‘좋은 벗들’은 이들 중 상당수(51.9%)가 중국남성과 동거형태로 생활하였던 것

으로 파악함(위의1 책, p277)

  - 또한 다수의 탈북여성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중국에서 한 차

례, 많게는 수차례에 걸쳐 인신매매, 강제결혼 당한 것으로 확인됨

  - 이들은 초기에는 자발적으로 월경하였으나, 이후 다수는 무의식 또는 강제적 인신

매매, 조직적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었음

2002년 입국한 새터민 ooo은 1998년부터 20여명의 북한인을 중국으로 보내주었다고 한다. 

“조선족의 요구로 1인당 4천 위안정도(21세 정도는 6천, 30세 넘으면 3-4천 위안)를 받고 중

국으로 보냈다. 당시 북한에서는 자발적으로 중국으로 시집보내달라는 여성들이 매우 많았다. 

우리가 4천 위안 정도에 넘기면 한족들은 1만 위안 정도에 되팔곤 했다”는 것이다.(위의 책 

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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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착취

  - 신분적 불안으로 탈북자들은 대부분 강제노동, 노동착취, 임금체불, 성매매, 아동노

동 등 온갖 형태의 노동착취에 내몰리고 있음  

○ 가정 파괴 및 각종 인명 사고

  - 강제결혼, 인신매매, 강제북송, 남한 행, 북한의 연좌제 처벌 등으로 대부분의 탈북

자들이 가정 파괴,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음 

  - 또한 탈출과정에 악어에 먹히거나 실종되는 등 수많은 인명 사고들도 일어나고 있음  

□ 지역협력 방안 

○ 난민지위 부여를 위한 협력

  - 난민의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탈북자들을 포함해 북한주민들은 모두 

이미 북한 내에서 가장 가혹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박해의 대상이며, 탈북자들

은 강제북송 될 경우 이런 박해에 더 엄중히 노출되고 있으며 또 장기적으로 제도

적이고 체계적인 박해와 차별을 받아야 함

  - 따라서 이들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보안협약에 따라 난민의 

지위에 분명히 부합함

  - 다음의 이유는 이들이 겪는 경제적 궁핍의 원인이 온갖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박

해를 감행하는 북한의 정치, 경제 시스템, 당국의 경제정책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이들은 대부분 ‘현지 체제 중 난민’의 지위에도 부합하기 때문, 유엔난민고등

사무소(UNHCR)에 의해 정의된 ‘현지 체제 중 난민’이란 탈북 당시 난민이 아니었

을지라도 “이후” 북송 후 타당한 박해의 두려움을 가지는 자를 의미함

○ 보편적 인권보호에 대한 국제적 협조

  - 국제인권규약 B규약, 제12조 제2항,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

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에 따르면 불법이주

자(Undocumented Migrants)라 할지라도 생명권, 노예 및 강제노동금지, 고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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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도적인 처우금지, 사생활 보호권, 이동의 자유, 사상 및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음

  - 상기의 국제적 협약, 가치에 따라 국제적 협조 확대가능

○ 암묵적 탈북자 구출

  - 대부분의 나라들이 탈북자들을 암묵적으로 구출, 도와주고 있음 

  - 중국을 벗어난 탈북자들은 동남아시아 또는 몽골을 거쳐 한국행 실현, 태국 등 나

라들은 자국에 불법 입국한 탈북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으로 추방하지 않고 

한국을 비롯해 그들이 원하는 국가로의 정착을 허용하고 있음

○ 지역의 제도적 협조 

  - 베트남 난민, 보트피플에 대한 구조 사례 참조

  - 중국정부가 지금까지 베트남 난민 또는 다른 나라의 난민을 중국사회에 통합시키

거나 다른 곳에 정착하도록 유엔난민고등기구와 협조해 온 사례 참조

  - 대량탈북, 북한붕괴 대비 비상 난민캠프 기획 및 협조 //끝//

 


